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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 무지, 무책임 정권의 폭주와 퇴행!’ 대한민국의 지난 2년은 3무(無) 정권이 불

러온 거대한 퇴행의 시간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로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민생은 

파탄났다. 경제는 추락하여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한반도 평화는 암흑으로 치닫

고 있다. 부자 감세와 반노동 반서민 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사회적 안전

망은 붕괴되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참여자치21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거대한 퇴행을 불러온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대

국민 사과와 국정 대전환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 압도적 패

배를 안김으로써 이를 요구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이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다

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도 입법부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남발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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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멈춰야 한다. 

  둘째, 국민의 명령인 채상병 특검법, 검건희씨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받아

들여야 한다.

 

  셋째, 검사와 측근만을 기용하는 비상식적, 퇴행적 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넷째,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반인권적 수사 통치를 멈춰야 한다. 비

판적 언론과 시민단체 등 비판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

  다섯째,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 정책, 사회서비스의 민간화 추진 정책, 이미 

파산을 선고받은 복지 없는 시장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자금,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

킬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감세를 전면 철회하고, 장시간 저임금 정책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

  여섯째,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와 미일동맹에 올인하는 일방적이고 무능한 대북

정책과 외교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통상 위기와 국제적 위상 

약화를 불러오는 무능 외교를 하루빨리 벗기 위해 호전적 대북정책과 대일·대미 종속외

교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일곱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18민중항쟁 44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5·18 민중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약속하고, 지난 2년간의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령이다. 이를 외면한

다면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기회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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